
<국방부의 통일뉴스 만평 정정보도 소송 제기에 대한 사드저지전국행동 입장>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짓밟으며 

사드 배치 반대 주장 봉쇄하려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1. 국방부가 통일뉴스 그림만평 ‘사드 배치의 진실’에 대한 정정보도 소송을 지난 11월 

22일 제기했다. 

2. 정부는 소장에서 “이 보도(그림만평) 중에는 허위인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보도한 측

면이 있어 이로 인해 군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떨어지고, 관련 군 실무자의 사기를 저

하시켜 전력손실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원고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서, 그 근거로 △사드 배치로 인한 비용 증가 △운영 유지비 부담 △북한 미사일 요격 

불가 △전자파 피해 등을 들었다. 

3. 그러나 △사드 배치로 인해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므로 우리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필연이고,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이 부담하기로 협정까지 맺은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빼돌린 전례로 보아 어차피 남아도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운영 유지비(한국인 노동자 인

건비, 수송 및 장비의 정비 등 군수지원비, 막사와 식당 등 군사건설비)를 충당할 가능

성이 높고, △사드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는 것은 한미당국이 이미 밝힌 사실

이며, △전자파 피해가 없다는 국방부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막무가내식 주장일 

뿐이다. 

4. 특히 해당 기사는 주로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보도’가 아니라 상징과 풍자를 특성으

로 하는 ‘그림만평’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이런 사안을 언론중재위에 조정 신청을 하

고, 통일뉴스가 ‘반론보도’ 수용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드 문제로는 처음으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 반대 주장을 봉쇄할 목적으로 헌법이 보

장하는 언론의 자유(제21조 1항)와 표현의 자유(제22조)를 난폭하게 짓밟는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국방부의 반민주적 행태를 강력히 규

탄한다. 

5. 국방부의 이 같은 행태는 사드 배치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능력과 자신이 없다는 것

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더 이상 불법 부당하게 ‘사드 배치의 진실’을 가

리지 말고 정세의 변화에 따라 사드 배치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6. 12. 14.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